
왜 주민자치회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가?

  

1. 8년째 표준 조례로 시범 실시만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해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조례로만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한계가 명
확함.

2. 선진 미래 주민자치제도 도입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6개국의 선진 주민자치제도 연구 등 3년간에 걸친 300여 
학자들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현장에 맞도록 새롭게 설계한 주민자치회법(안)
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운영, 주민권한의 강화 등을 반영하였다.
 
3. 주민자치는 누구의 간섭없이 주민 스스로 해야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
은 간섭 없이 지원만 해주고 모든 권한은 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이번 주민자치회법
(안)에는 읍·면· 동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지원, 사업추진의 독립성을 
명문화하였다. 

4.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합법적인 예산 확보권 규정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주민자치회는 진정한 주민 대표로서의 자격과 합법적
인 예산확보 권한이 없었으나,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세사용, 기부금 수령, 회비수납 등 예산확보가 가능하
도록 규정화하였다. 

5. 주민자치회 탄력적 운영 규정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조례 운영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 운영규약을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함으로
써, 현장에 적용되는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